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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FCCC 기술메커니즘 관련 기구

 1  기후기술 동향  

구분 내용

CTCN 본부

ㅇ 회원기관 총 306개 (‘17.6.30일 현재) 

 - 5개*기관 가입승인 

  * 이란(1), 프랑스(1), 캐나다(1), 한국(2)  

   (CTCN, 6/30)                 

ㅇ 한국 회원기관 총 43개 (‘17.6.30일 현재) 

 - LS산전(LSIS),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KCRC)가입

                           (CTCN, 6/30)

ㅇ 케냐, ‘「지속가능한 수자원 서비스를 위한 저탄소 녹색기술 촉진」 워크샵 개최’

 - 일시/장소: ‘17.6.29일/나이로비 크라운플라자 호텔 

 - 참석자: CTCN, UNEP-DTU 파트너십, GTC, 정부 관계자, 개발 파트너, 

민간 부문 전문가 등

 - 주요내용: 케냐 지역 특정 기후기술의 수자원 개선에 대한 기술적 및 경제

적 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 CTCN TA 사업) 
 (CTCN, 6/30)

ㅇ TEC Brief, ‘「농업 및 수자원 부문 적응 기술의 남-남 및 삼각 협력」 

발간’

 - 수자원 및 농업 부문에 있어 남-남 및 삼각 협력을 통해 적응 기술, 관련 

지식 공유 촉진 방안 도출, 적응 기술 이전을 위한 각 이해관계자들의 역

할, 모범 사례 소개 및 한계점 도출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국가적응계획

(National Adaptation Plan, NAP), 국가자발적기여방안(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과 시사점 도출 
 (CTCN, 6/30, TEC Brief)

ㅇ 「냉방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전략 개발」 워크샵 개최

 - 주 최: 모리셔스 사회안전/국민통합부처, 환경/지속개발부

 - 일시/장소: ‘17.6.27일/모리셔스  

 - 참석자: 아프리카 17개국 관계자 약 40여명 

 - 목적: 녹색 냉방의 필요성과 냉방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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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개발 논의  

 - 주요내용: Green Cooling Africa Initiative* 결과 발표(냉방부문 인벤

토리 구축, 기술차이 분석, 냉장/냉방기에 대한 정책 및 기술 로드맵) 

및 토의, 현장 방문 및 사업 이행 및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진행 

   * 녹색 냉방 아프리카 이니셔티브 (Green Cooling Africa Initiative, GCAI): 가나, 케냐, 모리셔스, 나미

비아 국가를 대상으로 고효율 냉방 시스템에 대한 기술 격차 분석, GHG 인벤토리 구축, 역량강화, 지역/

국가별 특정 기술 로드맵 자문 등을 지원

(CTCN, 6/30, Green Cooling Africa Initiative (GCAI)))

ㅇ CTCN/GAN 웨비나, ‘지속가능 지역개발 모델-기후변화 감축 및 적

응을 위한 지역기반 모델’

 - 일 시: ‘17.7.5일/CEST

 - 주 최: Green Asia Network (푸른아시아)

 - 주요내용: 푸른아시아의 지속가능개발모델 소개,  몽골 사례 및 미얀

마 사례 발표 

 - 발표자: Ross Oke (푸른아시아 지속가능개발연구팀 전문위원) 

 (CTCN, 6/30, 등록)

GCF 본부

ㅇ 제17차 GCF 이사회 송도에서 개최 (7.5~6일)

 - GCF 사무부총장 및 대외협력국 신설 예정, 6개 신규 이행기구 인증, 사

업승인정책 개편 등  

 - 특히, 금번 이사회에서 GCF와 이행기구 간 역할 및 의무를 규정한 인증기

본협약을 체결한 이행기구 사업만이 이사회에 상정토록 사업승인정책이 개

편되어, 승인 이후 자금 집행 및 추진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뉴시스, 7/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707_0000034666&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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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국제기구 및 기관

구분 내용

국내 산업계

ㅇ 한화큐셀, ‘태양광 생산 능력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 및 터키 시장 

공략 계획’ (2017.6.30)

 - 한화큐셀의 2016년 영업이익은 2,3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6% 
증가하였으며, 인도 텔렝가나주 태양광발전소(148.8MW 규모), 터키 
태양광발전소(18.3MW 규모) 건설 등을 통해 적극적인 시장 공략을 
진행

(조선비즈, 6/30)

국외 금융계

ㅇ 산업은행, ‘그린본드(Green Bond)* US$3억 발행 성공’

 - ‘17.6.28일 산업은행은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총 5년 만기 3억달

러 규모의 첫 번째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

 - 이를 통해 친환경⦁사회공헌 투자자군 발굴 및 친환경 프로젝트 지원을 위

한 경쟁력 있는 외화자금을 확보하였다고 발표

 - 산업은행의 이번 그린본드는 신규발행프리미엄** 지급 없이 유리한 금리조

건으로 BoA Merrill Lynch, Credit Agricole CIB, HSBC사와 공동 발

행하였고, 투자자 지역별 분포는 아시아 46%, 유럽 18%, 미국 36%
 * 그린본드는 친환경적인 활동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위해 녹색산업과 관련된 용

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채권을 의미하며, European Investment Bank(EIB)에서 2007년에 
발행한 ‘Climate Awareness Bond’으로 처음 도입된 후, 세계은행(World Bank), 아프리카 
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등 최우량 신용등급을 보유한 국제기구에서 차례로 그린본드를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형성 및 점차 확장되고 있는 추세 

 ** 신규발행프리미엄: 발행금리를 결정할 때 기존 유통금리에 추가되는 프리미엄
(머니에쓰, 6/28)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9/2017062902117.html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type=1&no=2017062815038021937&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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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기술정책 

구분 내용

국내

정책 
일반

ㅇ 산업부, ‘「계획입지 제도」도입 추진’  (2017.6.29)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는 계획입지 제도 도입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률을 2배 이상 확대 계획

(서울신문,6/29)

ㅇ 2016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거래량, 2001년 이후 최대치 

달성  (2017.7.6)

 -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6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거
래량은 1,935만3164 MWh로, 전년(1762만6738 MWh)보다 
9.8% 증가하였으며, 부생가스(47.9%), 수력, 태양열, 풍력, 연료
전지 순으로 나타남

(경향비즈, 7/6)

금융 

ㅇ 한국, ‘화석연료 공적금융 G20 국가 중 3위’

 - ‘17.7.5일 국제환경단체가 공동 발표한 ‘G20 국가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지원 현

황’ 보고서는, 최근 3년간 G20 국가의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규모는 청정에

너지에 비해 약 4배 많은 것으로 밝힘

 - 이는 G20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 약속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분야에 대해 과

도한 공적금융을 지원해 온 것이 드러남 

 - 한국 역시, ‘13~’15년 화석연료 공적금융 규모는 연간 89억 달러로 일본 (165억 

달러), 중국 (135억 달러) 다음으로 G20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미국은 

60억 달러로 4위)

 - 한국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규모는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적금융 규모 (9200

만 달러)에 비해 약 97배에 달함 

 -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의 중단을 촉구

 (이투데이, 7/5) (Guardian, 7/5)

국외 프랑스

ㅇ 프랑스, ‘2040년까지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 전면 금지’

 - ‘17.7.6일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2040년까지 휘발유와 디젤 차량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전기·수소 등 대체 연료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전기

차 충전 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을 천명

 - 현재 프랑스에서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신에너지 차량 

점유율은 4%에 불과하나 이 비율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올해 1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630006010&wlog_tag3=daum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7062105005&code=920100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11009#csidxadaa7396dc85f9faa22a38e476a21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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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프랑스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량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바 있음. 이에 프랑스 정부도 고가의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구매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
 * 프랑스는 앞서 기후변화 연구를 위해 6000만 유로(약 790억9320만 원) 규모의 연구기금을 조성하고 

외국 과학자를 유치할 계획도 발표하는 등, 미국이 빠진 파리협정에서 프랑스가 기후변화 문제의 주도
권을 지겠다는 의지를 보임

**  이에 대한 연장선 상에서 프랑스는 2022년까지 화석연료 에너지 생산을 중단하고, 향후 8년 내에 핵
발전의 비중을 75%에서 50%까지 감소시키며, 지속불가능한 팜오일과 대두(soy beans) 수입을 중
단하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국가가 되겠다는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밝힌바 있음

(이투데이, 7/7) (Huffpost Korea, 7/7)

ㅇ 프랑스, ‘석유 및 가스 신규 탐사 신청 승인 중단’

 - 최근 프랑스 정부는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의 일환으로 프랑스 기업의 석유 

및 가스 탐사권 신규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고, 관련 법규를 올해 가을에 

통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프랑스 정부의 원자력 축소 계획으로 인한 고용축소를 상쇄하기 위해 프랑스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효율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CO2 저감, 에너지수급 

안정성, 고용창출을 함께 목표하고 있음
 * 마크롱 정부는 원전 20기의 폐쇄를 통해 현재 75%에 달하는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2025년까지 

50%로 저감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Independent, 6/24)

EU

ㅇ 유럽 연금운용사 중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은 5% 불과

 - 최근 컨설팅사 Mercer의 발표에 따르면, 유럽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1,241개 연금기금(전체 자산 1조 천억 달러 규모)의 단 5% 만이 기후변

화에 따른 투자리스크 등을 고려하고 대비 중에 있음을 지적

 - 기금운용사들의 경우 재정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해서 

대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해도 점차 증가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촉구
(Mercer, 6/26)

ㅇ 유럽 전역, 전기차 개발 경쟁 박차 

  - 전기차 개발 경쟁은 현재 전기차 충전인프라 건설로 확대되어, 독일 (폭스바겐, 

BMW), 스웨덴 (볼보) 및 프랑스를 포함 유럽 전역으로 확산 중

  - 전기차의 핵심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격 인하로 인한 생산 확대가 최근 전기차 

시장 확대의 주요 요인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에 따르면, 2040년까지 전세계 신차 판매량

의 54%가 전기차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 (유럽 67%, 미국 58%, 중국 51%)  

(Huffpost Korea, 7/7) (Market Watch, 7/9)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11759#csidx39e87287df0e750b22b97e52a7a1393 
http://www.huffingtonpost.kr/2017/07/07/story_n_17416472.html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europe/france-ban-new-oil-gas-exploration-stop-granting-licences-macron-hulot-renewable-energy-drive-a7806161.html
http://www.huffingtonpost.kr/2017/07/07/story_n_17416472.html
http://www.marketwatch.com/story/electric-vehicles-on-course-for-explosive-growth-201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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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럽환경청,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투자전략 강조’

  - 최근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  은 회원국들이 

저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공공 및 민간 재원 확보전략이 부재함을 

지적 

 - 본 연구는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만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

화 적응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구체

적이진 않지만 다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2021~2030년 기후변화 및 에너지 부문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2천억 달러(약 

230조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 

 * 이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부문 투자의 2배에 달하는 규모

(Reuters, 7/6)

노르웨이

ㅇ 노르웨이-중국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

 - 노르웨이와 중국은 최근 기후변화 이슈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 협정을 체

결. 노르웨이는 향후 중국의 배출권거래제 구축을 지원하고 시멘트제조분

야를 포함해서 중국 산업계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상호협력을 계획하고 

있음
(Carbon Pulse, 6/27)

북유럽

ㅇ 북유럽 4개국, ‘에너지 및 기후변화 연대 강화 모색’

 - 최근 북유럽 4개국(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장관회의는 청정에

너지 개발, 파리협정 대응, 에너지 시장의 효율적 관리 등에 관해 중장기

적(5~10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 중

 - 본 장관회의에서 지원을 받은 자문보고서에 따르면 북유럽 4국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상호 강점이 다르고 지난 20년간 송전그리드 등의 연

계를 통해 에너지 시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바 효과적인 에너지/기후변화 

협력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또한 본 보고서는 북유럽 국가지역만을 대상으로 탄소하한제(carbon 

price floor) 등의 도입을 통해 EU 배출권 시장 내부에서의 한계를 효과

적으로 극복하고 저탄소 투자를 한층 더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
(euobserver, 6/28) (norden, 6/20)

영국

ㅇ 영국, ‘청정성장계획의 조속한 추진에 관한 목소리’

 - 최근 영국정부는 ‘28-’32년을 대상으로 수립한 “청정성장계획(Clean 

Growth Plan)”을 오랜 준비 끝에 ‘17.9월 대중에 공개하고 공청회를 실

시한다는 계획을 밝힘

 - 이에, 영국정부의 공식 기후변화 정책 자문기구인 기후변화위원회

(Committee on Climate Change)는 현재까지 영국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는 대부분 전력부문에서 창출되었다고 지적하며, 교통과 주거 빌딩 등 

http://www.reuters.com/article/us-eu-climatechange-idUSKBN19R0RE
http://www.norden.org/en/news-and-events/news/201ccloser-co-operation-on-energy-will-keep-the-nordic-region-on-top20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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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문의 감축 계획 역시 반드시 포

함되어야 함을 강조 
(Carbon Pulse, 6/28) (CarbonBrief, 6/29)

독일

ㅇ 독일 산업계, ‘향후 탄소가격 상승시 에너지 관련 세제 및 추가 분담금 폐지 

필요성 주장’

 - 최근 독일에 설립된 “독일 CO2 분담금협회*(Verein nationale CO2-Abgabe)”는 

독일내 징수되고 있는 모든 에너지 관련 세금 및 분담금이 향후 온실가스 배출부

과금으로 대체되어야 함을 주장

  * 본 협회는 기후변화관련 세금제도에 관한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독일내 40
개 이상 기업과 관심있는 개인들이 참여 중

(Frankfurter Rundschau, 6/28)

일본

ㅇ 일본, ‘탄소세 도입을 통한 2050년 저감목표 달성 노력’

 - 일본 환경부 장관 Kouichi Yamamoto는 최근 인터뷰에서 신규화력발전 

건설 시 일본의 2050년 장기 저감목표(‘13년 대비 80% 감축) 달성이 어

려워 질 것으로 경고하고, 탄소세의 도입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강

조

 - 일본 환경성은 최근 적절한 탄소세 가격의 논의를 위해 전문가 패널을 구

축 및 운영 중, 반면 경제산업성에서는 석유와 석탄에 기책정되어 있는 환

경세를 이유로 추가적 탄소세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
(Reuters, 6/29)

ㅇ 일본, ‘신규 JCM 방법론관련 사전검토 및 의견수렴 실시’

 - 일본 JCM 사무국은 ‘17.6.30일 제출된 태국 Samutprakarn 지역 ’제조 시

설 및 상업용 건물 지붕 태양광 PV 시스템 설치‘  방법론(TH_AM001 

Ver1.0)과 관련해서 ’17.7.6~8.4일 기간 공개 사전검토 및 의견수렴 기회를 

제공
 * 일본 Pacific Consultants사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본 방법론은 태양광 PV 설치후 10년간 운영 

계획에 있음
 (JCM 사무국, 7/6)

http://www.fr.de/wirtschaft/klimawandel-strom-vor-sprit-a-1303462
http://mobile.reuters.com/article/idUSKBN19K1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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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통계 

□ 파리협정 비준 현황 (2017.7.11. 현재)

  - 197개 당사국 중 151개국 비준 

    UNFCCC 홈페이지 (http://unfccc.int/paris_agreement/items/9444.php)

□ CTCN 가입기관 현황 (2017.7.11. 현재)

 - 총 318 개 

           

http://unfccc.int/paris_agreement/items/9444.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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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CN 가입기관 유형 (2017.7.11.현재) 

<CTCN 전체 318개 가입기관 유형> <한국 43개 가입기관 유형>

 ㅇ 전체 318개 CTCN 가입기관의 조직유형 중, 민간부문이 전체 122건으로 38%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연구기관이 75건(24%), 비정부‧비영리부문 NGO와 NPO가 각각 39

건(12%), 28건(9%) 순으로 비중을 차지

 ㅇ 반면, 한국은 총 가입기관 43건 중, 연구부문의 기관 가입이 18건(44%)으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다음으로 공공부문 조직이 13건(32%)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 CTCN 가입기관 (2017.6.23. 현재) 

연번 기관명 회원번호

1 한국에너지공단(KEA) N0046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N0049

3 녹색기술센터(GTC) N0056

4 한국환경공단(KECO) N0086

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N0089

6 한국화학연구원(KRICT) N0098

7 한국전기연구원(KERI) N0113

8 한국기계연구원(KIMM) N0123

9 재료연구소(KIMS) N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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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N0176

11 생명공학연구원(KRIBB) N0179 

12 한국표준연구원(KRISS) N0181

13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N0185

14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N0188

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N0189

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N0190

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N0192

18 철도기술연구원(KRRI) N0195

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N0194

20 선진 E&A N0196

21 한국천문연구원(KASI) N0200

22 광주과학기술원(GIST) N0201

23 기술보증기금(KIBO) N0203 

2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N0205

25 포항공대(POSTECH) N0212

26 삼일회계법인 N0224

27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N0225

28 한국전력공사 (KEPCO) N0232

29 벽산엔지니어링 N0235

30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N0237

31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N0238

32 한국수자원공사 (K Water) N0240

33 ECO &PARTNERS N0252

34 벽산파워 N0261

35 푸른아시아 N0264

36 한국임업진흥원(KOFPI) N0277

37 FORCEBEL N0280

38 (재)기후변화센터 N0283

39 포스코에너지 N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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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CN Technical Assistance 사업 현황 (‘17.6.30 현재)

- 제출된 TA : 188개

- 계획 수립 (Design) 혹은 이행 중 (Implementation)인 TA : 
  105개  (감축관련 TA-43.5%, 적응관련 TA-26.6%)

      

<제출된 TA 중 감축 관련 주제 분포 현황>

         

<제출된 TA 중 적응 관련 주제 분포 현황>

40 KPMG Korea N0285

41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KPC) N0307

42 LS 산전(LSIS) N0320

43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KCRC) N0323


